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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후단)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시용-·수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1551)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용'하는 적정 대지지분'1552)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고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 

분을 가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댜1553) 그러나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 

1550)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공 8 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접유하는 사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정구는 공용부분 멘뢰’에 관한 업무로서 '통상의 집회결의’로 직접 또는 타안에게 위임하여 수행 
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상 특별결의냐 서면·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의 방법으로 관리단으로부터 공 8부분 

뽀절에 콴한 업무를 윈챌받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공g부분 변경에 따른 
만을 철군하는 소들 제기할 수 있댜(내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1551) 0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안 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고로 
말마암아 그 부분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만큽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자기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민법 

제263조)가 침해되였기 때문이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다252458 판결)．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 
는 공유물의 특정 부분이 비록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였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였는 자에 대하여 과반수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는 고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20] ]다42430),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 
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점유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전＼살는다(2002다 
9738). 공동상속인 중의 上깊이 상속재산인 건물에 거주합으로써 상속재산인 그 건물 부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 사용·수익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기한 것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공동상속 
인은 전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하여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하여 야 한다(2006댜49307). 
O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부동산의 일부 지분 소유자가 다른 지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업대하여 임대차보층금을 받았다면, 그로 인한 숫왼 중 자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냐른 지분 소유자에게 이를 맡환할 의무가 있댜 또한 이러한 
무단 임대행위는 다른 지분 소유자의 공유지분의 사용·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윈뭇가 있다. 다만 그 반환 또는 배상의 범위는 부동산 임대차로 안한 차임 상당액이고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자체에 대한 다론 지분 소유자의 지분비율 상당액을 구할 수는 없다.” 

1552) 적정 대지지분이 의미하는 ‘전유부분 면적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의 여러 규정에서 이미 예정하고 
있다(상세한 내용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 견 참조), 

155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보충의견은 관련 쟁점에 관하여 "초과 대지지분을 

가지는 구분소유자가 그 초과하는 대지지분권에 기하여 적-정켄지전분을-가즈[지_:&한_다른 구분소유자를 상대 
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이론을 정립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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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닌 대지공유사에 대하여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1554)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대지 지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1555) 집합건물 대지 일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 둔 분양자 또는 그 

지분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 
댜 1556) 

였음을 언급해 둔댜 … 적정 대자지분을 가지전 못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닌F犯인공_유작에 대하여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아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계 되고. 이러한 결과가 공명의 원직에도 부합한다. 이때 
그 부당이득반환범위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 중 적정 대저지분을 

가지지 못한 구분소유자들의 부족 지분의 바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다. 다만 적정정 대지지분을二:}쪼1전_못현 
구분소유자라 할지라도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대지 사용·수익에 따론 부당이득반한의무를 
-문답합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도 문제 될 수 있다. 예컨대,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지 못한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 

자 아닌 대지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전유부분을 소유-학기- 위-한여-덴진 전부에 대한 무상 사욥깊원을_·간긴다목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아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 것도 상정할 수 있다. 향후 이 접에 

관한 대법원의 세부적안 판시가 아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1554)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 공유지분(이하 꾀갚노덴진겹 
분이라 한다)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과소 내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독반환청구가 신의성선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분?갑-당신 분양자로부터 과소 
대지지분만을 이전믿으면서 건물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약정아 분양자의 - - - - ·- - - - - - -
대지지뷰올 특정승계한 사람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과소 대지지뷰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사용하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목인되어 온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 _ _ _._ _ _ _._ `--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때 구본소유자가 적정 대지지분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나 과소 대지지분권 
자로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는 군-붙~윤겁 
별로 핀단하여야 하고, 이는 특정 구분소유자가 복수의 구분소유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절첸1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아연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19다266386 판결). 

1555)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 "l동 건물의 구분소유사들이 당초 건물을 붙앞받을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약이 촌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이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꽃윤전분의 비율과 상관없이 대전-전부를-－윤두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그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대지 공유지분 바을의 차이를 이유 

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전유부-분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대지 증 자기의 전유부분이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금의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대지 지분 소유자는 고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고 있다고 불 수 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위 지분의 소유자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위와 같이 대지 지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뿐환할혼뭇가 있는데, 이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므로, 일부 지분만을:공웃하고 였더라도 
그 전유부분 전체 면적에 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댜" - 집합건물 대지의 권원 없는 사용으로 인한 
구본소유자들의 대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 가분채무이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 

1556)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727 판결: "집합_건물-분-양작가 짚옵부분 소유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도 대지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 둔 

강에 그 분양자 또는 고 보유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주장 
할 수 었으려면, 표안이나 공정증서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립하여 천표합 수 있노록 젖하였다는 동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는 양수인이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분양자의 대지 지분을 취득한 경우 

에도 마찬간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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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일부 구분소유자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온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관리단’도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위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1557)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한 ̀ 구분소유 

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이에 기판력'은 서로 미치지 

만 권리보호이익의 상이로 재소금지의 원착은 적용되지 않는다.1558) 해당 공용부분이 

구소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인지는 부당이 

득의 성립 여부와 관계가 없다.15591 

1557) 0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 정딩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할겁풀의 곱요T'근이나 댄견 
를 접유사용합으로써 이익을 얻고, 구분소유자들어 해당 누분옹 사용한 수 없게 되어 부당이득밥환을 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손솝온 巳뜨1으로 구분소유즈尸上감각 또는 
겁원익인릎오 한 수 였다 .... 판권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아익을 위하여 뭘요합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롱 선량한 관리자익 주의의무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하고, 관리인을 대표자로 하여 관리로전획 

완결익 또는 규0.J'o11서효하는 바에 따라 골욥분분원관리-에 관할,J..E맞게 ＿관련표제-관상里놉객뽑:외완깊柱]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익 결의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치른 

• , ** 

짚당한-권원겔논l겹-유흐I는 삭반언!＿대핸여-문답이통:인-반환에 팹합스손숲을 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 변경에 판한 사함은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걸권의 각 3분의 2 어상의 곁인(집합건물범 저] 15조 
계 1항) 도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아상의 선면?~｛나 전자적－방법广' 등에 의한?뜬k집합건물법 
계41조 제1항)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집합전물익 관리단은 우]와 같온 방법에 의한 결정오르 구분소유자들의 
버용 부담 아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탄인에계 위잎학여 처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법라는 관리단아 십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예 관한 업무로서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 ^ ___ T"" - ～자'· 사 • ·쓰 

권윌_일인접登혼H二"서랍에대?E1분당이_득반환을청군으片二경우에里론E生r·민이다 항편 위와 같은 공용부 분 
변경에 관한 사함 등을 재외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몽상의 집회걸의로써 결정하므로(집합건둘법 

제 16조 계 1 항), 관멘단요동살의_-1)~[결의로써만안에게"공＿용부분관리엔"관한 ·산항읍二견일할 수 있다.” ·단’ 
원심이, 관립텁질환의」生밝같거쳤음을 인정할 종거가 없다논 이유로 이 사건 소 증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워고저격어 없는 자에 의하여 세기된 것으로서 무겁법하다고 판단한 대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 관리단은 

2016 5. 27- 登실의 집회걸왼로 14안의 내표뮌뭘효선일하는 결의를 하고, 대표위원회에궁녕부분 관리권합 
이」庄갈하였고, 테표위원회는 2019. 4. 5.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덮혼산.：설입비용 지출에 관하여 결왼합으로써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분탑악득반환청구권 핼산에：普上완걸을 하였다고 불 여지가 있다 하여 이 부분 
원심을 파기하는 한편, 집합건물 대지상익 사설뭄 첩거 및 그"－부분 토자의-인도 청군는 부손행위에 해당하고 
마리 관리단집헉의 결의를 겨짚 첼요가 없다T_ 판단한 예. 

1558)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관릿답이 집합건물의 공융:분분안난그대전롤 정당한 권원 
없이 전유·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분담이릅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은 군붉손유자의 공유지불권을 구분소유 
작:곱둘이임-을호브色i _맹산하는 것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과 다른 내용의 
소송이라 할 수 없다‘ 관리답이 부당아득반환 소송을 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효려온 구분소유자에게 
도민전목(민사소송법 제218조 계3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분손윤찬가 부당이두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인할정되었다면 그 부분에 관한 효력도 관립묘엔겐프lJ1찰브고 보아야 한다. 다만 관리단의 이러한 소송은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시용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난적이 다르다. 구분소유작가 부당아독반환청구 소송2 제기하였다가 본앞에대한 종국판짙키요託: 
뒤에 소를쥐하하였더라토팝린단이 부당아를합환청구소를제기한 것은특별한사정이 없는한센로운권린복 
혼인업이 발생한 것으로 만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쳉손-금iiDJ엔,：단흐몬L앓늪다고 볼 수 있다.” 

1559) 대법원 2020. 5. 2L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구분소유자 증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붕도노겐던 등과 같은 훌용낸훑:을 페타적으로_」莊논산용함으로써 이악을 얻고. 그로 안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 8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병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어익을 부당이독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당 공용 


